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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에 취약한 노동자의 고용대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중화된 노동시장 

내에서 고용과 실업대책에 취약한 초단시간, 일일단기, 소규모 영세 사업체, 특수고용, 파견·용역 노동자의 규모가 약 

728만 명에 이르며 이들 중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의 수가 약 459만 명임을 확인하였다. 노동시장 내 취

약한 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서 무급휴직과 권고사직 등으로 인해 1차적으로 직장을 잃을 가능성

이 높으며 고용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아 사회적 보호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 취약한 노동자의 소득

단절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노사 공동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맞춤형 보호대책으로 첫째, 초단시간, 

일일노동,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실질적인 가입률이 낮은 노동자들에 대한 대

책을 마련할 것과 둘째, 1인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등 사회안전망을 제고

하고 셋째, 호출·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고용대책과 함께 원청의 공동책임을 제도화하며 

마지막으로 대기업 및 공공부문 노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였다. 

정흥준 |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hjunjung@kli.re.kr)

I.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원규모와 고용대책 

WHO가 3월 11일 코로나19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

을 선언한 이후 유럽,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주요국으

로 감염이 확산되어 224만 명이 확진되고, 15만 명이

상이 사망했다. 이에 각국 정부는 감염예방만이 아니

라 경기침체 및 생계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재

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금융

지원 등을 포함해 최대 244.8조 원의 긴급 지원 자금

을 발표하였다(표 1 참조). 그런데 이 중 소상공인 및 

기업지원을 위한 저금리 융자 및 보증확대 등 금융지

원과 관련된 지원금이 약 192.6조 원으로 정부의 재

정정책은 약 52.2조 원이다. 

정부의 재정정책 가운데 고용과 관련된 주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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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보면 첫째, 가족돌봄휴가 제도이다. 정부는 

가족돌봄을 위해 직장에 나가지 않더라도 1인당 하

루 5만 원씩 열흘 동안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최근까지 12만 가구가 신청하여 529억 원의 예산을 

지출하였다. 둘째,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이다. 고용된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는 대신 휴업수당의 70%까지

를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업종과 

금액을 늘렸으며 약 5,00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

다. 셋째,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이다. 1차적으로 

여행업·관광숙박업·항공운송업·공연업 등을 특별고

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보험료 유예 및 직업훈련 

등 사업주와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

하였다. 넷째, 추경예산을 통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취업성공패키지, 두루누리 확대를 위해 0.6조 원을 

확보하였다. 다섯째,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월 50만 원을 최장 2개월 동안 지원(총예산 약 2,000

억 원)하기로 하였다. 이들 금액을 모두 합치면 1조 

3,537억 원이며 이는 정부의 코로나19를 위한 직접적

인 재정 지원금의 2.3%에 해당한다. 

정부의 신속한 대책마련에도 불구하고 고용대책

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고

용대책 관련 지원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의 규모를 5,008억 원으로 늘

렸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신청이 밀려들고 있어 충분

한 재원이 될지 의문이다. 또한 현재 4개 업종이 특별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고용대책은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정부정책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 필요

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위기 업종이 늘

어나면서 추가로 특별고용유지업종을 지정해 달라

는 요구가 커지고 있어 이 역시 대책이 필요하다. 또

한 정부는 취약계층노동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노

동자들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씩 두 달을 지원하

는 정책을 발표하였으나 지원예산이 2,000억 원 규모

로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할 경우 최대 20만 명

만을 지원할 수 있어 전체 220만 특수고용 노동자들 

중 약 9%만이 수혜대상이 된다. 따라서 현재 정부의 

고용관련 지원 대책은 일자리를 유지해야 하는 노동

시장의 절박함을 고려할 때 현재의 고용대책은 여전

히 부족한 측면이 많다. 

둘째, 정부의 지원 정책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정부의 고용대책에도 불구하

고 이미 견고해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정부대책

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

해 서비스업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 서비

스업 관련 종사자들의 상당수가 초단시간, 일일노동, 

5인 미만의 영세사업체 노동자들이기 때문이다. 또

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대기업 하청 및 파견노동

자의 일자리가 먼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 노

동자들의 고용이 크게 불안해질 수 있다. 문제는 초

단시간, 일일노동, 5인 미만 영세 사업체, 특수고용, 

파견, 용역 등과 같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경우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는 사회보장 체계가 

견고하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고용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지만 다른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다. 

일일(단기) 노동자들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주가 고

용계약을 신고하지 않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주당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역

시 2018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으나 실제 가

입률은 매우 낮고, 2년 동안 180일을 근무해야만 신

청 수급권이 생긴다. 5인 미만의 영세사업체의 노동

자 역시 초단시간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가

입률이 낮은 편이어서 해고 이후 실직에 대한 대책

이 부족하다. 한편 용역과 파견노동자들은 고용보험

<표 1> 코로나19 정부 재정정책 주요 내용

구분 날짜 주요 내용

1·2차 

긴급예산편성
2020.02.28 방역대응, 가족돌봄휴가, 금융공급 확대 등 20조 원

추가경정예산 

의결
2020.03.17

의료기관 손실 보상(2.3조),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2.4조), 민생·고용안정(3.0조), 지역경제회복 

(0.8조), 세입경정(3.2조) 등 11,7조 원

1차 

비상경제회의 
2020.03.18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금융지원정책(50조 원) 

2차 

비상경제회의
2020.03.23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기업지원금(100조 원)

3차 

비상경제회의
2020.03.30 소득하위 70%가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7.1조 원)

4차 

비상경제회의
2020.04.08 내수 및 수출활성화 및 벤처기업 지원(56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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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입되어 있으나 사업주들은 고용위기의 상황에

서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무

급휴직 또는 권고사직을 실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금까지 살펴 본 정부대책과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

대 사이의 관계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II.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 노동자의 실태와 규모

1.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하는 노동자를 초단

시간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최

근 고용이 크게 증가했는데(그림 2 참조), 인건비 측

면에서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유급 주휴일을 보장

하지 않아도 되므로 사용자의 고용 유인이 존재한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에 따르면, 일부 사용

자들은 초단시간 노동자의 법적 적용제외를 악용하

여 1개의 8시간 일자리를 쪼개서 몇 개의 초단시간 

일자리를 만들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급증한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

서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고, 더 나아가 사회적 보호

에서도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2018년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의 적용대

상이 되었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실업보험을 받을 수 

있으나 실제 고용보험 가입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예를 들어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

사에 따르면,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의 고용보

험 가입 비율은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그림 2] 초단시간 노동자의 연도별 규모

(단위 : 명)

<표 2> 초단시간 노동자의 주요 산업 분포

(단위 : %)

비중

보건사회서비스업 28.5

공공행정국방 17.3

숙박음식업 15.1

교육서비스업 13.8

도소매업 6.5

협회단체개인서비스업 4.0

예술스포츠여가업 3.8

시설관리업 2.8

건설업 1.7

제조업 1.7

[그림 1] 고용형태별 고용보험의 법적, 실질적 사각지대

법적 사각지대 &
고용보험 미가입(%)

간접고용 직접고용

고용보험 적용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97.7%

고용유지지원금 혜택 및 
실업급여 보장

파견 노동자
사내하청 노동자

일일 
노동자
94.3%

1~4인 영세
사업체 노동자

59.9%

초단시간
 노동자
97.7%

고용보험 &고용유지지원금 사각지대

고용유지지원금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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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고용 노동자

사회보험의 대표적인 사각지대인 특수고용 노동

자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보호방안이 논의되어 왔

으나 일부(9개)의 산재보험 가입이 허용되어 있을 뿐 

고용보호와 관련해서는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

했다. 1인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가입률은 매우 낮아 이를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으로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는 93.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건사회서비스업(28.5%), 숙박·음

식업(17.3%), 교육서비스(13.8%)에 57.4%가 분포해 있

다. 그런데 많이 알려진 대로 이들 업종은 코로나19로 

인해 고용불안이 심각한 분야로 다수의 초단시간 노

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 3월 고

용보험 자료에 따르면, 숙박음식, 보건복지, 교육서비

스 등의 업종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자리 증가가 

전년동월대비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 향후 고용불안

이 예상되었다. 또한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고용보험 가

입률이 매우 낮아 일자리를 잃을 경우 실업보험 등 사

회적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2. 일일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일일(단기) 노동이란 근무의 지속성이나 규칙성이 

없이 그때그때 일이 생길 때 단기간 일을 하는 형태

이다. 일일 노동자는 비공식 노동의 성격이 강한데,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고용계약 자체를 신고하지 않

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

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자리가 끊어질 경우 생

계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8월 경제

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일일 노동자의 규

모는 74.8만 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고용보험 가입

률은 5.7%에 불과하였다. 

한편 5인 미만(1~4인) 규모의 영세 사업체에 소속

되어 일하는 노동자도 고용대책의 사각지대가 될 것

으로 예상되었다. 5인 미만 영세 사업체의 노동자는 

노동법상 해고를 당하더라도 구제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사업체의 일

감이 줄어들면 무급휴가 또는 권고사직이 될 가능

성이 높다.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에 따르면, 5인 미만 영세사업체의 임금노동자는 총 

378.3만 명(18.4%)인데, 이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40.1%로 약 226만 명(59.9%)은 고용보

험에 가입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과 소득단절의 위기에 놓인 

초단시간, 일일단기,  

5인 미만 영세 사업체, 파견,  

용역 및 특수고용 노동자

<표 3> 특수고용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

(단위 : %) 

보험 

모집인

화물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레미콘 

기사

덤프트럭 

기사

대리운전 

기사

택배운전 

기사
전체

가입

비율
2.2 4.8 1.2 17.5 6.4 2.3 0.9 3.4

자료 :   정흥준 외(2017),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실태파악 및 법적 보호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표 4>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의 지역분포

(단위 : 명, %) 

지역 플랫폼 노동 전체 특고 플랫폼 노동 비율 전체 특고 비율

서울 87,019 388,766 15.8 17.6

부산 33,140 146,697 6.0 6.6

대구 25,995 121,460 4.7 5.5

인천 27,514 108,298 5.0 4.9

광주 12,624 61,138 2.3 2.8

대전 13,027 62,922 2.4 2.8

울산 14,090 32,453 2.6 1.5

세종 955 2,661 0.2 0.1

경기 133,406 542,544 24.2 24.6

강원 21,429 66,310 3.9 3.0

충북 19,389 75,667 3.5 3.4

충남 44,573 125,317 8.1 5.7

전북 16,963 79,869 3.1 3.6

전남 19,733 83,384 3.6 3.8

경북 24,870 105,035 4.5 4.8

경남 48,054 171,604 8.7 7.8

제주 7,915 35,220 1.4 1.6

전체 550,335 2,209,343 100.0 100.0

자료 :   정흥준 외(2018), 『특수형태근로(특수고용)종사자 규모 추정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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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의 연구(2017)

에 따르면, 7개 주요 직종 특수고용 노동자의 고용보

험 가입률은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일감이 급격하게 줄어든 대리운전 기

사의 고용보험 가입비율은 2.3%에 불과하였다. 

2018년 한국노동연구원과 고용노동부의 공동조사

에 따르면, 특수고용 노동자의 규모는 221만 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플랫폼 노동은 55만 명이었다. <표 

4>는 특수고용과 플랫폼 노동의 지역적 분포를 나타

낸 것이다. 예상대로 대도시 지역에 특수고용 노동자

들이 다수 분포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광

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특수고용 노동자의 고용대책

에 대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최근 정

부는 코로나19와 관련되어 지역 차원으로 위기극복

을 위해 특고 종사자들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2개월

을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확대하여 직종별 추가

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4. 파견·용역노동 등 간접고용 노동자

파견 및 용역 노동자들은 대표적인 간접고용 노동

자로 대부분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간접고용

의 특성상 사업주 스스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

는 경우가 드물다. 과거의 예를 보면, 한국지엠 군산

공장의 경우 공장폐쇄 직전까지는 원청은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여 정부가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급

하였으나 이때도 군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들은 고

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고 직원들을 권고사직

하였다. 영세한 사내하청 사업주들이 원청으로부터 

물량이 줄어들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게 되

면 사업주도 휴업수당의 일부분을 부담해야 하므로 

고용을 유지하는 것보다 일시적으로 폐업을 선택하

기 때문이었다. 실제,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항공 지상조업사의 일부 협력업체 사업주

들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고 권고사직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파견업체 또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가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보통 파견업체는 여러 업체 

인력을 파견하는 특징이 있는데 특정 파견 업종에서 

휴업을 하더라도 해당 업종에 한해 고용유지지원금

이 지원되지 않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파견업의 경우 파견업체가 전체적

으로 휴업·휴직을 해야만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항공산업은 다수의 

파견노동자가 지상조업사 및 협력사에서 일하고 있

는데, 일감이 줄어들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

고 했으나 현재의 제도상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표 6 

참조). 이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현재의 고용

유지지원금제도가 사내하청, 파견 등 간접고용 노동

자들에게는 실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

는 것이어서 대책이 필요하다. 

<표 5> 공항 지상조업사 파견업체 현황(예시)

EK맨파워 케이텍맨파워 월드유니텍 페덱스코리아

총 파견규모 3,700 11,000 2,000 1,300

공항 파견규모 360 308 110 100

자료 : 한국노총 연합노련 제공.

파견·용역 노동자의 규모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

가조사에서도 추정이 가능하며 300인 이상 사업장

은 고용형태 공시자료를 통해 보다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신뢰도를 고려해 300

인 이상 사업장은 2019년 고용형태 공시자료(공시

율 99.9%)를 통해 파악하였으며 300인 미만 사업장

<표 6> 파견, 용역노동자 규모

(단위 : 명)

파견 용역 전체

1~4명 46,996 141,212 188,208

5~9명 33,237 153,959 187,196

10~29명 42,742 184,869 227,611

30~99명 36,607 96,115 132,722

100~299명 13,241 25,472 38,713

300인 이상 881,000 881,000

전체 1,655,450

자료 :   300인 미만은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300인 이상은 

고용노동부 2019년 고용형태 공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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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들이 일자리 위기에 노출되어 있으며 459만 노

동자들은 소득단절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한계와 고

용형태의 다양화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보호의 사각

지대에 대한 세심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취약 노동자에 대한 맞춤형 사회안전

망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초단시간, 일일노동,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

동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실질적인 가입

률이 낮은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 중 실업 등으로 

인해 소득단절을 겪고 있는 경우를 파악하여 실업과 

소득단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일시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번 위기를 계기로 고

용보험 미가입 노동자들의 가입률을 획기적으로 개

선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둘째, 1인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있는 특수고용 노

동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들 노동자의 대다수

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

어 있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 위기로 인해 실직을 하

더라도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방법이 거의 없다. 현

재 정부의 주요 대책은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지원

이지만 그 규모가 크지 않아 실질적인 대책으론 한계

가 있다. 따라서 한시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했고, 

구직의사가 있다면 최소한 6개월 정도의 실업급여를 

일반회계에서 책정하여 지원하고 특수고용 노동자

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호출·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

한 고용대책이 필요하다. 사내하청 등 영세한 업체

의 사업주들은 노무도급 계약으로 원청을 대신해 인

력을 관리하는 역할이 크며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

할 정도의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물량이 

줄어들 경우 고용유지 대신 인력감축을 선택해 왔다. 

또한 파견업체의 경우 파견노동자들에 대한 책임감

이 낮고 이는 사용업체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간접

고용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간접고

용 노동자의 해고 사례 등을 파악하여 고용유지지원

금을 통해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파견·하청업체에 

은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활용하

였다. 그 결과, 300인 미만 사업장의 파견·용역 노동

자의 규모는 77.4만 명이었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의 

파견·용역 노동자(소속 외 근로자)의 규모는 88.1만 

명으로 나타나 전체 파견·용역 노동자는 165.5만 명

이었다(표 2 참조). 

<표 7>은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코로

나19로 인해 해고 등 고용위기와 일감 축소 등으로 

인해 소득단절에 처한 취약한 노동자의 규모는 최소 

약 728만 명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그중에서 고용보

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노동자의 규모는 459만 명

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고용대책에 취약한 노동자의 규모

(단위 : 만 명)

고용 사각지대 노동자1) 총 규모 고용보험 미가입 취약계층 규모3)

① 초단시간 노동자 93.2 91.1

② 일일(단기) 노동자 74.8 70.5

③ 1~4인 규모의 영세 사업체 노동자 378.3 226.6

④ 파견·용역 노동자 165.5 -

⑤ 특수고용 노동자 220.9 199.9

⑥ 합계 932.7 588.1

⑦ 중복을 제외한 실제 고용 취약계층2) 727.5 458.7

주 : 1)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고용형태 공시자료, 한국노동연구

원 자료 등을 활용함.
 2)   초단시간, 일일 노동, 5인 미만 영세업체, 파견·용역·특수노동의 중복비

율은 22%를 적용함.
 3)   고용보험 미가입 비율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함.

III. 고용 취약 노동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제도 필요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은 양극화된 노동시

장에서 취약한 노동자들이 어떻게 보호의 사각지대

에 존재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현재 노동시장 취약 

노동자의 위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실직과 무급휴직 등으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것이

며 다른 하나는 소득단절을 극복할 정부의 사회적 보

호 정책에서도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약 728만 명에 이르는 노

730만 취약노동자 및  

460만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 맞춤형 

사회안전망 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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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파견노동자

와 사내하청 노동자를 위한 원청의 공동책임도 강조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사내하청 및 파견노동자들이 코로나 위

기에 취약함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기업지원 

시 파견·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 및 직접

고용 노동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기업지원을 보류하고 적극적

으로 행정적 계도활동을 통해 차별을 줄여야 한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에 있어서도 지원 조건을 추가

적으로 완화하여 파견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

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간접고용 노동자

의 고용대책을 위해 원청 및 사용사업주의 공동사용

자성에 대한 법, 제도적 정비에 나서야 한다. 

넷째,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취약 노동자들을 보호

하기 위해 노사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특히 대기

업 및 공공부문 노사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 공

공부문과 대기업의 노사는 공동기금 조성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비정규직 및 취약한 노동자들을 지

원할 수 있는 자발적인 대책들을 만들어야 한다. 

※ 본 「KLI 고용·노동브리프」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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